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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 최근 주택가격이 수요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현정부 들어 더욱 폭등하고 있음. 

•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의거 접근하기 보다는, 세금과 규제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삼
고 있음. 

• 그러나, 작년에 주택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계속하여 폭등하
고 있음.

• 주택시장에서 세금과 규제를 통한 정책수단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보임. 다만, 장기적으로는 영향
을 줄 수는 있겠으나 국가경제의 전반에 부담이 될 것임.

• 주택관련 조세의 세율을 비롯하여,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인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조세부
담이 크게 늘어 났음. 과잉금지원칙을 크게 위배할 소지가 있을 정도임. 

• 이번 발표는 국민복지와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주택세제의 정상화에 대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국세징수현황(단위 : 백만원) : 주택폭등과 세금강화로 세수급등



국가채무(중앙정부)(단위 :조원, GDP대비 %)

2012년후 박근혜정부 : 약130조원 증가
2017년후 문재인정부 : 약320조원 증가



OECD부동산관련 세금

• 우리나라 부동산세금은 GDP대비 3.5%로 OECD 37개국 중 3위임
(2019년)

• 부동산보유세 :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OECD국가 중 14위

• 부동산거래세 : GDP대비 1.8%로 1위,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는 0.8%로 3위

• 최근,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을 비롯하여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
액비율의 인상 등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반영하면 부동산관련 세금은 OECD국가 중 최상위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함. 

• 2019년에 영국은 4.2%, 미국 3.7%, 일본은 2.2%이었고 독일은 0.9%임.

• [참고] 우측 그림은 OECD자료를 기초로 저자가 수정한 것임. 국가간 비교이기 때문
에 자산유형별 등 자세한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다소 각국의 현실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음.



경제지표 추이

• 2017년 현정부 출범후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의 증가에 비해 아파트가격의 상승폭이 급격히 심해
졌음 (전국, 150%, 수도권 : 163%) : 뒤쪽 자료 참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아파트시세

•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부동산원)
• 2017년 현정부 출범후 아파트가격의 상승폭이 급격히 심해졌음(전국, 150%, 수도권 : 163%)

지 역 2006년 12월
2008년 02월
(이명박취임)

2009년 05월 2011년 10월
2013년 02월
(박근혜취임)

2014년 03월 2016년 08월
2017년 05월
(문재인취임)

2019년 01월 2021년 07월

전국 242.8182875 248.0174765 283.9977432 268.3510332 277.9739693 298.9470804 388.2834559 213.3303816 326.2886714 533.6693492

수도권 322.5461536 353.441487 416.5386636 382.6622777 382.3162387 381.986288 485.3845973 305.0830067 443.5290745 803.7011097



아파트매매거래

• 아파트 매매 거래(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부동산원)
• 2017년 현정부 출범후 아파트거래의 증감폭이 급격해 지고 있고, 최근에는 세금중과로 거래둔화를 보임

• 전국 : 2017.5월 53,387건에서 2020.12월 106.027로 증가

• 서울 : 2017.5월 10,586건에서 2020.12월 8,764건으로 감소 – 서울의 아파트거래가 전국보다 낮음

지 역 2006년 12월 2008년 02월 2013년 02월 2017년 05월 2020년 07월 2020년 12월 2021년 01월 2021년 05월 2021년 06월 2021년 07월 2021년 08월

전국 83355 46292 34089 53387 102628 106027 64371 61666 57861 59386 61170

서울 15793 5624 3189 10586 16002 8764 5945 5090 4240 4646 5054

경기 26175 10563 7327 14446 31735 30495 20938 16327 15131 16580 16249



다주택자 거래현황

• 2019년 7월~2020년 6월
• 다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 : 2만9833건, 경기는 8만176건
• 다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 1만5654건, 

• 2020년 7월~2021년 6월
• 다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 1만8806건, 경기는 7만254건

• 다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2만3749건, 

• 동기간에 다주택자는 서울에서 1만1027건(37%)과 경기는 9922건(12.4%)이 감소됨. 반대로 증여는 서울 1
만8096건이 증가했고, 경기도 1만1597건이 증가됨.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함. 

• 문재인정부들어 2017년 5월~2020년 6월 38개월간 서울 전체아파트거래는 8만3000건로써 이중 다주택자
의 매도물량은 30%정도 됨. 다주택자의 매도감소분 1만1027건은 한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13%로써 거
래위축이 있음. 이는 최근 5년간 서울 신축 아파트 연평균 분양물량(3만3628가구)의 3분의 1수준으로써, 
공급의 감소요인이 됨.  

• 2017년 5월~2020년 6월 38개월간 다주택자들의 월평균 서울 아파트 매도량은 2321건이지만 최근 1년간
월평균 매도량은 1567건으로 대폭 감소. 이에 반해 동기간동안 서울의 증여는 1092건이었지만 최근들어 1
년간은 1979건으로 2배 증여증가가 있었고, 경기도는 동기간 1574건에서 최근 1년간 2735건으로 증여가
증가함.

• [참고 : 송언석국회의원, "세금 폭탄에 매물 쏟아진다더니"…1년새 서울 경기 아파트 2만채 사라졌다
출처 : 매일경제매일경제신문 : 2021.10.4)



주택준공실적
• 주택준공실적(단위 : 건. 자료 : 한국부동산원)

• 2017년 현정부 출범후 주택준공실적이 둔화되고 있음, 특히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크게 감소하여 공급
상태가 좋지 못함

지 역 2010년 12월 2013년 02월 2017년 05월 2020년 06월 2020년 07월 2020년 12월 2021년 01월 2021년 05월 2021년 06월 2021년 07월

전국 62707 27103 36827 46160 57663 41378 33512 25095 33819 37569

서울 10049 4182 4923 6292 6980 8702 5276 4396 5112 7040

경기 14421 7801 15925 18072 25661 13461 15597 8473 10291 16046



주택취득과 취득세
2017년 현정부 출범후 주택취득관련 세제가 강화되었음. 특히 다주택자와 증여취득에 대한 중과규정 신설실시.

• 1주택자

• 다주택자, 법인(2020.7.)

2017년 현행

현행



주택보유와 재산세

• 2021~2013 3년간만 유효

• 1주택재산세율의 추이
• 2017년 현정부 출범후 재산세율의 변화는 없었으나,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재산세를 증가함



주택보유와 종합부동산세
2017년 현정부 출범후 종합부동산세 강화함

2017.5월 현재 종합부동산세율

현행 종합부동산세율

세부담상한 : 1) 150%, 2) 300%

연령 : 1) 69-65세 : 20%, 2) 65-70세 : 30%, 3) 70세~ : 40%

보유 : 1) 5-10년 : 20%, 2) 10-15년~ : 40%, 3) 15년! : 50%

세부담상한 : 150%

연령 : 1) 60-65세 : 10%, 2) 65-70세 : 
20%, 3) 70세~ : 30%

보유 : 1) 5-10년 : 20%, 2) 10년~ : 40%

다주자택자는 연령 및 보유에 따른 공제
가 적용되지 않음



주택처분과 양도소득세

20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율 추임
• 2017년 현정부 출범후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해 중과함으로써 주택공급에 제한

2017.5월 기본세율

다주택자



주택무상양도와 증여세
• 증여세율추이

• 2017년 현정부 출범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동없음

• 2000.1.1 이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변동없음
• 소득수준과 물가수준의 증가로 사실상의 증세



주택임대소득세

•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 2천만원 이하는 2018년까지 비과세였으나 2019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14%)*가 시행됨

• 1.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

• 2.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합산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한 경
우에만 적용되며, 소형주택(전용면적 40㎡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1.12.31.까지 주택 수에 미포함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4항)

•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신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 2017.5월 : 주택 60%

• 현행 : 주택 60%

•

• 종합부동산세 : 
• 2017.5월현재 : 80%(다주택자자 포함),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2009년 납세의무성립은 70%, 2010년 납세의무성립은 75%

• 현행 :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 주택세제의 정상화방안(1/3)

• 1. 세제보다는 주택수요공급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헌법 35조 제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주택취득세제

• 다주택자의 증여,상속시 취득세의 중과 12%는 사실상 상속증여세의 강화를 통한 거래세를 인상하는 것임. 
주택공급과 연계할 때에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3. 주택보유세제
• 재산세 : 1주택자에 대해 3년간 일시 세율경감을 해 주고 있는데, 향후에도 항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 : 최고세율 7.2%(농특세포함)은 자본잠식수준이라는 점에서 1~2% 세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
음.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고 재산세에 흡수.

• (참고) 기획재정부 2008.9.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서 세율 3%는 징벌적 성격으로 원본잠식수준이라고 지적함.



[결론] 주택세제의 정상화방안(2/3)

• (참고) 헌법재판소 2009.11.23 결정사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 4. 주택양도세제

•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령조건 외에도 보유에 따른 혜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소득세율 82.5%(양도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4.5%+가산율 30%)는 과잉금
지원칙(헌법37조)을 위배할 소지가 큼. 공급확대를 감안하여 가산율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결론] 주택세제의 정상화방안(3/3)

• 5. 주택증여

• 2000.1.1이후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증세임

• 증여세의 경우 OECD국가중 1/3는 없고, 이를 포함 절반의 국가는 세율 10% 이내임

• => 과세표준과 세율을 소득수준과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율을 10% 이내로 내릴 필요가 있음. 먼저, 기업관
련 상속증여세를 가산율(10%)을 폐지할 필요 있음. 유산취득세제의 도입필요.

• (결언) 주택은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야 하며, 세금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과 국민
기본권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경제정책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